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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연구에서는 압축적 성장과 신자유주의적 전환

의 극단적인 두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극단적 양 주장을 검증하기 위

해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연구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국민연금의 두 

번의 개혁이 공적연금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둘째,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를 가

져온 요인은 무엇인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의 두 번의 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삭감과 압축적 성장보다

는 각각 전환(Conversion)과 부분적 대체(Partial Displacement)와 같은 점진적인 제도적 전환

으로 더 잘 파악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애초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 하지만 1998년의 제1차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목표는 전체 근로인구에게 보편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사회보험 

독점의 공적연금제도 일부분이 사회부조제도인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대체되었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맥락과 제도의 재량이라는 요인이 이러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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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과 2014년 5월 17일 전기 비교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김원섭·유현경의 발표문(한국 복지제도 변화의 진화와 

전환: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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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개혁에서는 제도유지에 대한 정치

적 지지의 약화와 제도의 재량수준의 하락이 부분적 대체로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1차 개혁처럼 삭감개혁이 아니라 확대개혁의 경우 제도의 재량 수준이 높고 제도유

지를 지지하는 세력이 강하더라도 표류보다는 전환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국민연금개혁, 역사적 제도주의, 전환

1. 서론

1990년대 말 이후 한국 사회의 변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의 하나는 복지제도의 확

대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김대중 정부가 실시한 개혁은 복지제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

을 미쳤다. 복지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도 이를 반영하여 상당한 전환을 겪고 있다. 실제

로 이 시기 이전의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해 상당히 일치

된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저발전’한 특징을 보인다

는 것이다. 저발전의 요인으로는 경제개발 우선의 정책을 실시한 권위주의 국가와 같은 

정치적 변수와 유교주의와 같은 문화적 요인과 같이 상이한 요인들이 고려되었다. 이에 

반해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복지 발전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합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극단적인 두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한편으로 복지국가가 상당

히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복지의 압축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이혜경, 

2003). 다른 한편으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제도도 시장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조영

훈, 2002).

본 연구는 이러한 극단적 양 주장을 검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실시되었다. 

그 중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제도 중 공적연금제도의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일반 국민을 위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와 이를 보완하는 기초노령연

금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제도적 변

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 분석을 집중하는 것은 아래의 네 가

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한국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극단적 이론적 대립이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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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제

도는 법제화된 이후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시행된 이후, 

1998년과 2007년 두 번의 개혁을 경험하였다. 셋째,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

한 대표적인 제도로, 매우 빠른 노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중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방대함은1) 국민연금제도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 넷째, 특수직역연금은 포괄하는 인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시기적으

로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진행된 1998년의 국민연금 1차 개혁과 2007년의 2차 개혁에 국

한하고 있다. 2014년에 실시된 기초연금 도입은 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결정과정

의 세세한 내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이 아직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

도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이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첫째, 두 번의 개혁이 공적연금제도를 어떻게 변

화시켰는가? 둘째,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

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 장에서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가 어떤 기

여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두 차례의 개혁 사례

가 분석되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1) 공적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기존연구

민주화 이후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개혁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을 겪는다

1) 2013년 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규모는 약 427조 원으로, 세계 4위의 규모임(국민연금연구원, 2014: 40). 또한 

2014년 국민연금급여지급의 예산이 14조 5,814억 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 중 약 30%를 차지한다(국회예산

정책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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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연금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도성이 포기되고, 대신 사적

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이 일어났다(조영훈, 2002; 손호철, 2005; 주

은선, 2009; 안상훈, 2010). 이 연구들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복지개혁 전반

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제1차 국민연금개혁은 김대

중 정부 하에서 발생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것으

로,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역시 이 흐름에서 파악

된다.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구제 금융으로 등장한 IMF에 의해 영향을 받

았다(안상훈, 2010: 72-73).

이들은 제2차 국민연금개혁이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을 주도한 세계은행에 의해 주

도되었으며 그 결과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연금개혁에 관한 담론을 주도한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하는 다층노

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의 핵심적 내용이다2). 한편으로는 큰 폭

의 급여 삭감은 국민연금의 기능을 최소보장으로 축소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사적연금시

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연금제도의 연대적·사회통합적 특성은 약화된다. 또한 기

금의 금융화는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의 생존전략이 된다는 것이다(주은선, 2009).

공적연금에 대한 둘째 입장 역시도 국민연금제도의 전환을 주장한다. 하지만 전환의 

방향은 정반대이다. 이들 연구는 특히 국민연금 1차 개혁이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Kim, 2001; Kim, 2008; Hort and Kuhnle, 2000; 양재진, 2002). 김대

중 정부가 실시한 제1차 국민연금개혁은 세계은행의 연금모델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의 사회보험제도를 오히려 확대하였다. 즉 사회연대성의 원리가 강한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특징이 유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모든 근로 인구로 확대되었

다는 것이다(Kim, 2001: 180-181).

이 주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의 확대는 주로 민주화에 따른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

다(Hort and Kuhnle, 2000).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동시에 국가의 

정책결정과정도 개방적이고 다원화시켰다. 이렇게 변화한 조건에서 시민운동 단체는 복

지부 관료, 자유주의 정당, 친정부적 집권세력과 함께 구축한 복지연합에서 주도적인 역

2) 주은선(2009)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다층연금체제는 기초보장은 공적연금이 담당하고, 적절한 수준의 노후보장

은 사적 연금이 담당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다층모형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의도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 또

는 폐기하고, 사적 연금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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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복지운동 단체의 적극적으로 참여로 복지연합은 국민연금의 사

회 연대적이고 재분배적 요소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급여 수준의 인하가 

최소화되고, 연금관리체계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원화하려는 계획이 저지될 수 

있었다(Kim, 2008).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

은 두 번에 걸친 공적연금 제도의 개혁을 일관된 요인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연구(Kim and Choi, 2014)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제1차 국민연금개혁이나 제2

차 국민연금개혁 중 하나만을 분석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들이 단절적으로 고찰

되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양상은 파악될 수 없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모두 국민연금제도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노후소득에 대한 국가 

책임의 축소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연구는 모두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

의 전환을 주장하지만 그 방향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노후소득

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로 상반된다. 기존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

다. 우선 양 입장 모두 확대나 축소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 입장 모두 공적연금제도의 급

격한 전환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개혁에서는 제도를 변화시키는 조치와 제도를 유

지하는 조치, 복지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조치와 축소하는 조치가 동시에 실시

되었다. 즉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는 복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이러

한 변화 양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틀

기존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두 번의 개혁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제도의 축소와 확대라는 측면보다

는 제도의 지속성과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려 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

구들과 달리 제도개혁이 전환과 지속성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종합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자 한다.

사회제도의 변화가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는 주장은 최근 역사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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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주장에서 가장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현상

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신제도주의의 한 학파이다. 이는 정치·경제·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설명하는 학문적 흐름으로, 역사와 맥락을 핵

심 개념으로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맥락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회

현상이나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형성하는 것

이 역사이므로 역사적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거시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

는 동시에 역사적 과정을 분석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하연섭, 2003: 38).

제도변화의 분석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강점은 먼저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포

착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를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는 과거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제도가 이후 제도의 경로를 제약한다

는 것으로, 과거에 구조화된 제도가 현 정책입안자들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미래

에도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것을 뜻한다(Park, 2011: 16). 피어슨(Pierson, 1996)은 1980년

대에 신자유주의 정부가 집권한 영국, 독일, 미국에서도 복지제도는 기대한 것처럼 축소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복지제도의 견고함이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기인함을 보여주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사회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드문 현상이며, 제도의 경로의존성

이 사회제도 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제도 변화의 연구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보다 중요한 이론적 기여는 점

진적이고 부분적 변화 양상을 포착하는 시각과 분석틀을 제공한 것이다. 최근 역사적 제

도주의의 연구(Streeck and Thelen, 2005; Mahoney & Thelen, 2010)에 따르면, 제도의 변화

는 급진적이거나 지속성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제도 변화에서는 급진적인 

변화가 드물고, 기존의 제도를 처음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도 드물다. 이보다는 시간

의 경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변화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반적이다. 또

한 변화의 과정은 점진적이나 그러한 변화가 축적되면 불연속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의 점진적인 변화가 축적되어,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들은 제도변화를 급격한 변화와 경로의존성 양 극단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제도주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변화를 지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포함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기존의 이론들이 제도의 안정성과 변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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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연속성과 변화가 함께 섞여 있는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

한다(Thelen, 2004).

나아가 이들은 제도의 점진적 변화의 양상으로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Streeck and Thelen, 2005; Mahoney & Thelen, 2010: 15-18). 첫째, 대체(displacement)는 기

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이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모델이 출현하고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외부의 것이 침입(invasion)하여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여 제도적 

배열이 새롭게 되어 변화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낡은 것이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이 항상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둘째, 중첩(layering)은 기존의 제도에 새로운 요소가 덧붙여지는 변화인데, 중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차별적인 성장(differential growth)이다. 차별적 성장이란 새롭게 도입된 요

소가 기존의 제도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표류(drift)는 현실적인 상황은 변하고 있는데 제도가 지속적인 관리, 보수 등을 받지 

못해, 변화하지 못해서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넷째, 전환(conversion)은 

새로운 목표나 목적을 위해 기존의 제도를 전용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제도를 환경의 변

화에 따라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거나,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행위자들이 기

존 제도의 목적을 바꿀 때 발생하는 변화이다.

마호니와 틸렌(Mahoney & Thelen, 2010)은 제도 변화의 유형은 변화를 주도하는 행

위자의 특성과 더불어 정치적 맥락의 특징과 제도의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정치적 

맥락의 특징은 제도를 유지하려는 행위자들에게 강한 거부권을 부여하는지 약한 거부권

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를 유지하려는 행위자의 거부권이 강하다는 것은 

제도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혹은 제도 외적인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화를 원하는 행위자가 제도 유지를 원하는 행위자

의 강한 거부가능성의 맥락에 직면한다면,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는 대체나 기존 규칙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 집행하는 전환은 발생하기 어렵다. 반대로 기존 제도가 유지된 채 

새로운 제도가 부착되는 중첩이나 기존의 제도가 남아 있는 표류는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수준 또한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변화를 원

하는 행위자가 집행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제도에 직면한다면, 기존 규칙에 

대한 다른 해석을 허용하는 전환이나 규칙과 실행 사이의 차이가 있는 표류가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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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특징

해석, 집행에 대한

낮은 수준의 재량

해석, 집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재량

정치적 맥락의 

특징

강한 거부 가능성 중첩(Layering) 표류(Drift)

약한 거부 가능성 대체(Displacement) 전환(Conversion)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 기존 제도를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이나 제도

가 도입되는 중첩, 대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 제도변화의 맥락적, 제도적 원천

자료: Mahoney and Thelen(2010: 19).

제도주의의 이러한 이론적 혁신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분석했던 기존 연구들의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들의 설명은 국민연금제도의 여

러 번의 개혁을 점진적인 변화과정으로 일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또한 

점진적 변화양상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은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연구들이 가지는 양분화

된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이론 틀은 변화의 요인에 대

해서도 상당히 다차원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즉 국민연금 개혁의 요인으로 정치적 맥락

과 제도의 특징, 행위자의 상호작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림 1]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분석틀

자료: Mahoney and Thelen(2010: 15)의 모형을 수정

 

본 연구는 [그림 1]의 분석틀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의 양상과 그 요인을 설명해 보

고자 한다. 분석틀은 크게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맥락의 특징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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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특징, 제도개혁과 관련된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구분된다. 정치적 맥락의 특징으

로는 집권 정부와 관료들의 위계질서 등의 정치적 변수들이 개혁에 참여한 세력, 특히 국

민연금제도의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의 거부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의 특징은 국민연금제도가 설정된 개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활

용될 수 있는지 그 재량의 수준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행위자의 상호작용은 행위자

들의 동맹이나 타협, 갈등을 의미한다. 행위자들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

현시키기 위해 정책수단을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위자들은 서로 전략적인 상호작

용으로, 정책연합을 맺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는데, 국민연금제도 개혁과정의 논의과정

에서 나타난 정책적 연합의 형성과 경쟁을 살펴보려고 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제도 변화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3.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

1) 제1차 국민연금개혁 정치적 맥락의 특징

제1차 국민연금개혁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완료되었다. 1997년 

12월 정권교체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친복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대

통령은 당선 전, 사회보험의 단일 보험자 방식, 전국민연금제도의 완성, 매년 복지예산의 

30%이상 증액, 생활보호법과 사회복지기본법 제정으로 행복추구권에 대한 청구권 보장 

등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는 복지정책이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

각되는 계기가 되었다(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1997; Kim, 2006: 25-26). 또한 김

대중 정부는 정치적으로도 진보적 세력의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었다(안병영, 2000).

집권 이후 김대중 정부의 국정지표는 IMF 극복, 민주주의의 공고화, 복지였는데, 복

지가 정부의 핵심 목표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생산적 복지’를 중요한 정책이념으로 

제시한 김대중 정부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국가복지의 확대를 정부의 핵심적 정책 아젠

다의 하나로 제시하고 실행하였다(홍경준·송호근, 2005: 6). 복지지향적 집권세력의 정

치적 지향은 정권교체와 IMF 구제금융 이후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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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이상엽·김병식, 2001: 216-217).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

은 당선되기 전부터 국민연금의 재원 불안정의 원인을 고부담 체계 때문이 아니라 정부

의 기금 운용이 잘못되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3).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성향은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던 복지부의 입장과도 일치하였다. 정치적 

맥락의 거부가능성에 있어서 복지부와 김대중 정부의 연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사실 김영삼 정부가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을 시도했을 때에도 복지부는 제도의 유지

를 주장하였다(국민연금공단, 2008: 96-97).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복지부

의 입장과 달랐기 때문에 복지부의 거부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정권

교체는 복지부의 거부 가능성을 높이는 정치적 맥락을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비록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결정적 동기는 국민의 노후

소득의 보장이 아니었다. 이보다는 경제성장의 촉진, 구체적으로는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위한 내자동원이 주요한 목적이었다(정무권, 1993; 김영범, 2002). 1986년 국민연금제도

가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도원칙은 거의 계승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제도 원칙도 연금기금 축적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 자영업자들과 농민들은 제도에서 배제되었고, 부분적

립방식의 재정방식은 상당기간 기금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록 국민연금이 복지증진이 아닌 경제성장을 위해 도입되고 이용되었지만, 국민연

금제도는 또한 사회보험 제도의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강제가입방식이 적용되었고 가입

자 간의 강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경제성장촉진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적합한 요소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국민연금

공단, 2008). 이러한 점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세력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었다. 즉 행위자들에게 국민연금제도의 재량의 수준은 상

3) 매일경제. “대선 D-3 3후보 마지막 TV토론 ‘IMF 재협상’ 공방전 재연”(1997.12.15.), 한겨레. “97대선 합동 TV토

론 “복지예산 삭감 최소화해야””(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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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높은 제도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국가 복지의 확대를 추구한 세력은 이

러한 점에 주목하여 국민연금 확대가 복지확대와 사회연대 원칙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

으로 생각하였다(Kim, 2001; Yang, 2000).

3) 연금개혁의 전개과정과 결과

(1) 제1차 국민연금개혁의 전개과정: 구조개혁 모델과 제도유지 모델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의 문제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당연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1998년 제1차 국민연금개혁에서는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의 상이한 연금개혁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도시지역 자

영업자를 국민연금에 편입하기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모델

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당연가입자의 확대를 완료하고자 하

였다(Kim, 2001; 양성일, 1998).

첫째 모델인 구조개혁 모델은 당시 문민정부(1993~1997)에서 청와대의 경제전문가

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개혁의 우선적 목표는 노후소득보장의 확대보

다는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개혁을 통해 국민연

금의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에 초래할 부정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려 하였다. 이들은 주로 1995년 8월 국민복지기획단, 1996년 신설된 

청와대 내의 사회복지수석실, 1997년 6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국민연금

제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의 개혁모델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제시했던 구조개혁안에 반영되었다. 

구조개혁안은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모형을 제시하

면서, 동시에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도 조정을 하였다. 보험료를 9%에서 2020년 이후 

12.65%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시키고, 소득대체율은 기존의 70%에서 40%로 삭감하였다. 

이는 1994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한 다층노후보장체계4)와 매우 유사하며, 이에 

영향을 받아서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Yang, 2000; 김연명, 2001). 제도의 이원화는 소

4) 세계은행은 1주는 기초연금(평균소득의 20%정도의 급여수준), 2주는 강제적용 소득비례연금(평균소득의 20∼
30% 정도의 급여수준), 3주는 임의적용 소득비례연금을 제시하였다(World Bank,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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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비례연금이 장기적으로 적용 제외(contracting-out)되어 민영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42), 국가가 기초연금 부분만을 제공하여, 국가의 책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5). 이러한 특징들을 보았을 때, 기획단의 최종 개선안은 국

민연금제도를 저기여-저급여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정안정성을 중요시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구조개혁 모델에 반대한 제도유지 모델은 주로 복지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제도유

지 모델은 국민연금의 적용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인 개혁의 목표로 제

시하였다. 복지부는 제도의 구조적 개혁에 반대하면서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해

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시행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 대

상이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복지부는 적용대상의 확대를 먼저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

다. 이들은 구조적인 개혁은 관리운영에 혼란과 비능률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였고 제

도의 유지가 적용대상 확대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들은 제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급여수준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양성일, 1998: 57-62; 국민

연금공단, 2008: 96-97).

제도유지 모델은 또한 참여연대와 같은 복지운동단체의 강한 지지를 받았다. 연금개

혁에서 이들은 ILO(국제노동기구)의 연금개혁 모델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세계은행의 모델을 추구하는 기획단의 국민연금 이원화 개혁을 반대하였고, 일원형 국민

연금제도를 옹호하였다. 또한 ILO에서 권장하는 연금급여의 최저수준인 40년 가입 시 

54%을 수용하여 급여수준의 삭감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6)(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4: 220-221; 김원섭, 2009). 정권교체 후 시민단체는 연금개혁의 과정에 영향력을 강화

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김대중 정부가 시민사회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

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후원하였기 때문이었다(김

태성·성경륭, 2000: 454-455).

 복지부의 주장은 1998년 5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거의 관철되었다. 

개정법률안에는 국민연금제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대상을 1998년 10월

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7). 또한 급여수준은 가입자 평균

5) 세계은행의 다층체계는 국가 책임 감소, 민간의 관리를 강조하는 시장 친화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양
재진, 2001: 230-234). 이는 기획단이 제시한 최종 개선안의 성격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6) 국회보건복지위원회. 1998년 5월 13일. “제19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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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획단(안) 1998년 5월 정부(안) 1998년 개정법

보험료율
∙2009년까지 9%
∙2020년 이후: 12.65%

∙9% 유지 ∙9% 유지

소득대체율

∙70% → 40%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70% → 55% ∙70% → 60%

소득월액의 70%에서 55%로 조정되게 되어 있었다. 이를 보았을 때, 정부의 개정법률안

은 일원형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재정

안정성의 부분은 부분적으로만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제1차 국민연금개혁의 개혁안, 개정법 비교

(2) 제1차 연금개혁의 결과: 제도의 유지

1998년의 제1차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기획단에서 제기한 구조개혁 모델이 기

각되고 복지부의 제도유지 모델이 거의 관철된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40년 가입 시 급

여수준을 가입자의 평균소득 70%에서 60%로 하며,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

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 제도를 도입하였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1998. 12. 04).

하지만 이러한 점이 제도의 지속성 즉 경로의존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

민연금제도의 구조개혁은 무산되었지만 그 목표와 제도원칙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

났다. 목표에 있어서 도입 시 주된 목표였던 경제성장촉진은 그 중요성을 잃게 되었고, 대

신 전국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사회보험제도 본연의 목표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급여의 부분적 삭감에도 불구하도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1998년 연금개혁의 가장 특징은 제도의 전환이 제도 구조를 변경하면서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틀을 고수하면서 이루어 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점

에서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은 제도개혁의 유형 중 ‘전환(Conversion)’의 형태로 분

류될 수 있다.

7) 국회보건복지위원회. 1998년 5월 13일. “제19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148

4. 제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

1) 제2차 국민연금개혁 정치적 맥락의 특징

2003년에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부터 빈부격차, 차별과 소외, 독점과 집

중 등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참

여복지를 국가정책의 핵심 목표의 하나로 내세웠다. 집권 후에도 ‘참여복지 5개년 계획’, 

‘희망 한국21‒함께하는 복지’, ‘비전 2030’ 등 복지강화를 위한 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지속

되었다(조영훈, 2008).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이전의 김대중 정부와 차이가 있었다. 김대중 정

부의 복지정책은 사회보험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의 확대에 초

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신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사회투자국가

의 건설을 지향하였다(김원섭, 2008).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복지에 대한 성격은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에도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국민연금제도의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여와 

급여 수준의 조정을 통해 재정을 안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새천년민주당 정책선거특별

본부, 2002; 정홍원, 2002). 또한 노무현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수립한 비전 2030에서는 

복지정책을 소비적인 정책과 사회투자적 정책으로 구분하면서 사회투자적인 정책을 확

대하고 소비적인 정책을 자제하는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때 사회투자적 

정책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이 분류되었고, 소비적인 정책으로 

향후 억제되어야 할 정책은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 특히 연금제도가 대표적인 제도로 

제시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회투자적 복지정책에 대한” 투자확대에 선행하여 “재

정소모적인 복지정책에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정부·

민간 합동 작업반, 2006: 71).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연금제도의 개혁목표는 사회보장의 

확대보다는 재정안정화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정책은 복지부의 입장과도 일치하였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기존의 제도틀을 유지하고 정착시키는 것이라 보았다. 특히 재정의 안정성은 국

민연금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김상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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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8년 연금개혁에서 제도유지 모델을 옹호했던 핵심세력 중의 하나였던 시민

운동세력은 제2차 개혁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운동세력

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가 뚜렷한 연금개혁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1999년 연금개혁에서 제도유지를 주장한 기존의 이력 때문에 새로

운 연금문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스웨덴 방식의 

NDC, 기초연금의 도입 등의 여러 입장을 전전하며 일관된 대안제시에 실패하였다.

반면,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혁을 주장한 세력은 상당히 강화되었다. 국민연금의 구

조개혁을 주장한 세력은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제1차 개혁에서 김영삼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입장을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구조

개혁을 주장하였다. 또한 좌파정당인 민주노동당도 2004년 4월 15일 총선으로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하여 10개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민노당은 국민연금 단일구조보다는 한나라

당과 유사하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의 도입을 주장함으로써 공적연금의 기존 경

로를 벗어나고자 하였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7).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세력의 힘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반

면 공적연금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의 정치적 힘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2)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제1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틀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국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논란의 시작은 개혁 직후

인 1999년에 벌어진 소위 ‘국민연금 파동’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파동에서 가장 논란이 되

었던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문제였다. 즉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결국 한 제도에 있는 임금근로자들이 급여의 산정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급

여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이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가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닐 수 있다는 회의를 확산시켰다.

국민연금제도의 재량에 대한 또 다른 회의는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연금개

혁으로 제도에 편입된 도시자영업자들의 많은 부분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연금가

입에서 실질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이 실시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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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에 실시된 조사(석재은, 2002)에서도 18세에서 59세까지 가입대상 인구 중에

서 39%만이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가입자들 중에서 보험료를 납

부하지 않은 소위 납부예외자는 전체 당연가입자의 2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지역가입자는 44%가 납부예외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당초 의도했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의 적

절한 수단이 아닐 수 있다는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의 재량

수준을 현저히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연금개혁의 전개과정과 결과

(1) 제2차 국민연금개혁 논의의 형성: 제도유지 모델과 구조개혁 모델

연금개혁 모델을 축소와 확대 관점에서 보면, 제1차 개혁과 제2차 개혁 시 제시된 개혁모

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의 일관성은 파악되지 않는다. 제1차 개혁 시 복지확대모델을 지

지했던 핵심 세력인 복지부와 청와대가 제2차 개혁에서는 축소모델을 주도하고, 제1차 

개혁 시 복지축소 모델을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전문가들과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은 

복지확대 모델을 주창한다. 하지만 관점을 국민연금제도의 유지와 전환으로 바꾸어 보

면, 이런 혼란은 해결될 수 있다. 제2차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도 제1차 연금개혁과 유사

하게 크게 두 개의 개혁모델, 즉 국민연금 제도유지 모델과 구조개혁 모델이 형성되어 경

합하였다.

첫째 모델인 국민연금 제도유지 모델은 국민연금 제1차 개혁에서 복지부에서 형성

된 제도유지 모델을 계승한 것이다. 하지만 제1차 개혁에서 이 모델은 적극적인 확대지향

적인 방향을 취했다면 제2차 개혁에서 이 모델은 소극적인 축소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

되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 제도의 유지와 강화를 고수했다는 점이

다. 이 모델은 2003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새롭게 구체화된 개혁모델로 

복지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청와대와 다수의 연금전문가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하지만 위

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1차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민운동 단체는 이 모델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았다.

2007년 제2차 국민연금개혁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불안에 대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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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보험료율 적립률(GDP 대비 비율) 최고적립기금의 GDP대비 비율

제1안¹⁾ 19.85 % 2배(17.8%) 74.7 % 

제2안²⁾ 15.85 % 2배(15.85%) 64.6 %

제3안³⁾ 11.85 % 2배(12.0%) 54.4 %

로 시작하였다. 사실 오랫동안 한국은 인구증가를 성공적으로 통제한 산아제한 정책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인구고령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3년 복지부가 실시한 제1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장기적 재정불안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현재의 국민

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축적된 국민연금기금은 2047년에 

소진되고, 이후 늘어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050년에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추계가 제기되었다(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비관적 재정추계결과에 직면하여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달성

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세 가지 개혁

대안을 검토하였다(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첫째는 당시 급여수준인 평균가입자 기

준으로 40년 기여 시 소득대체율을 60%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19.85%로 인상하는 1999년 

연금개혁의 계획이고, 둘째는 급여수준을 50%로 하향하고 보험료는 15.85%로 상향하는 

중간방안, 셋째는 급여수준을 40%로 하향하여 보험료인상을 11.85%로 최소화하는 방안

이었다. 최종적으로 2003년 6월 9일 위원회는 하나의 대안으로 합의에 실패하고 2안을 다

수안으로 하되 세 가지 대안 모두를 복지부 장관에 건의하였다8). 복지부는 2안을 정부안

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2003년 10월 31일 국회에 연금개정법을 제출하였다9).

[표 3]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대안별 재정안정화 방안

주: 1) 소득대체율 60%, 목표적립률 2배인 경우 관련지표(2070년 기준).
2) 소득대체율 50%, 목표적립률 2배인 경우 관련지표(2070년 기준).
3) 소득대체율 40%, 목표적립률 2배인 경우 관련지표(2070년 기준).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8) 대안에 대한 위원들과 사회세력의 입장은 상당히 상이하였다. 먼저 경영계는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우려하여 보

험료율이 가장 낮은 3안을 선호한 반면, 노동계는 급여삭감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정부부처와 언론계, 연구기관

과 학계의 전문가들은 2안을 선호하였다.
9) 2003년 10월 31일. 정부제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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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를 통한 국민연금제도 유지안으로 특징되는 정부의 입법안은 야당인 한

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연금개

혁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998년 개혁에서 제시된 구조개혁 모델을 계승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의 문제보다는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였

다. 이를 위해 2004년 12월에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이원화 모델을 

개정안으로 제시하였다10). 이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제도는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

환되고, 보험료율은 9%에서 7%로, 소득대체율은 60%에서 20%로 크게 인하되었다.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전년도 가입자 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하는 것이다.

(2) 국민연금개혁안의 수정과 협의: 국회에서 논의과정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형성되어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혁의 양 모델은 협상과정에

서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유시민 장관이 취임하여 연금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던 

복지부가 새로운 국민연금 유지 모델인 신연금개혁안을 2006년 6월 제시하였다. 수정된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더욱 낮추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45%에 월 8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였다. 즉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제도 틀은 유지하면서도 야당과 합

의를 위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법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대통령자문정책기

획위원회, 2008: 25-26).

정부의 신개혁안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구조개혁안을 유지한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

고 제2야당이었던 민주노동당과의 정책동맹을 추구하였다. 2006년 12월에 제시된 한나

라당의 자체 개혁안은 기존의 구조개혁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민노당과 정책

동맹을 형성한 후 2007년 4월 17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고, 대신 기초연금을 노인의 80%에 지급하되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까지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었다([표 4])11).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의 유지를 인정하였다. 즉 이 개혁모델은 국민연금 급여의 하향이라는 정부

의 신연금개혁안의 기본틀을 수용하고, 대신 정부안보다 훨씬 포괄범위가 넓고 급여수준

10) 2004년 12월 3일. 윤건영의원 등 120인 제안.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1055.
11) 2007년 4월 17일. 정형근의원 등 2인 외 134인 제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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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한나라당
(2004.12)

열린
우리당

(2006.9)

민노당
(2006.10)

한나라당·
민노당 
개정안 

(2007.4.2)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합의안
(2007.4.26)

최종
개혁법안2003.1

(구개혁안)
2006.6

(신개혁안)

국
민
연
금

방
향

유지 유지

구조개혁

(완전 

소득비례

로 전환)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보
험
료
율

9%
→15.9%
(2030년
까지 

점차적)

9%
→12.9%
(2017년
까지 

점진적)

9%→7%
9% 유지, 
2010년 

이후 조정

9% 유지 9% 9% 9%

소
득
대
체
율

60%
→50%
(2008)

60%
→50%
(2008),
40%

(2028년까

지 점진적)

60%
→20%

60%
→50%
(2008)

60%
→40%

(2023년까

지 점차적)

50%
(2008), 50%

→40%
(2018년
까지 

점차적)

60%
→50%

(2008), 50%
→ 40% 

(2028년까지 

점차적)

60%
→50%
(2008), 
50%

→ 40%
(2028년
까지 

점차적)

기
초
노
령
연
금

포
괄
범
위

- 45% 100% 60% 80% 80% 협의
70%

(2008)

급
여
수
준

- 8만 원

가입자 

평균소득

의 10%
(2008년)
→20% 

(2028년까

지 점진적)

7~10
만 원

가입자 

평균소득

의 5%
(2008)
→ 15%
(2028)

5%
(2008)
→10%
(2018년
까지 

점차적)

5%
(2008)
→ 10%

(2028년까지 

점진적)

5%
(2008)
→10%
(2028년
까지 

점진적)

도 높은 기초연금의 도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

과 민노당의 정책연합 모델은 기존의 구조개혁안을 상당히 수정하여 정부의 개혁모델에 

상당히 접근한 대안이라 할 수 있었다.

[표 4] 제2차 국민연금개혁의 개혁안, 개정법 비교

하지만 개혁의 결정적인 진전을 이룬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의 정책동맹이

었다. 두 당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시행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노력

을 시행하였고,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에 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다12). 2007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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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

을 위한 잠정합의에 도달하였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40-41). 이 합의안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국민연금개정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7월 3일 법제사법위원

회와 국회본회의를 통과13)하였고, 2007년 7월 23일자로 공포됨으로써 제2차 국민연금개

혁이 완료되었다.

(3) 제2차 국민연금개혁의 결과와 제도의 변화

개혁 결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가진 가입자

가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개혁 전 60%에서 2008년 50%로, 2009년부터 매년 0.5% 포

인트씩 낮춰져 2028년까지 40%로 인하되었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기존과 같이 9%를 유

지하였다. 정당간의 타협의 결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법의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의 평균소득의 5%에서 시작하여 2028년까지 10%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되게 되었다. 또

한 기초노령연금의 포괄범위는 2008년 7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60%를 유지하도

록 한 것 외에 2009년 1월 1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의 70% 수준이 되도

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연금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의 장기적 안정성은 강화되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던 재정문제를 제도의 구조적인 전환 없이 달성한 것이다. 급여삭감은 

연금기금의 소진연도를 기존의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

원회, 2008: 60).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지나친 하락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빈

곤의 회피가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통한 제도지속성의 강화가 2007년 개혁의 모든 결과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정당 간 타협의 결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개선

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기 전인 2007년 12월 

65세 이상노인 중 공적연금의 수혜를 받는 비율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

보장이었던 경로연금을 모두 포함해도 35.19%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9년 9월 노인인구

12) 경향신문(2007). “덜 받는 국민연금법 잠정합의”, 2007.04.19
1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7년 7월 3일. “제268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국회본회의. 2007년 7원 3일. 

“제268회 제10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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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68%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함으로써 공적노후소득보장율은 약 90%로 상승하였

다14).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급한다. 사회부조방식이라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감액을 하지만 최고 급

여를 받는 비중이 2008년 8월 96.3%에 달하여 사실상 보편적 급여에 가까운 형태였다. 하

지만 당초 계획대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일인당 10%로 인상된다면 국민연금의 급여

하락분은 충분히 보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15).

종합적으로 볼 때 2007년 연금개혁에서는 재정안정성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이라

는 개혁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

은 새롭게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

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2007년 개혁은 제도전환의 여러 유형 중에서 ‘부분적 전환(Partial 

Displacement)’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2007년의 국민연금의 제2차 개혁은 국민연금제

도의 기능 중의 상당부분이 새로운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의해 대체된 것이다. 이 결과 한

국의 공적 연금제도는 사회보험 지배적인 구조, 즉 국민연금 단일 구조에서 사회부조제

도 내지는 사회수당제도인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다층제도로 전환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과 논의

이 글의 주요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첫째, 국민연금의 두 번의 개혁이 공적연금제도

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둘째,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가?

두 개혁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의 변화는 한국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양

극단의 견해인 국가복지의 확대와 축소라는 관점에서보다는 제도의 유지와 전환의 측면

에서 더 정확하고 일관되게 파악될 수 있었다. 국가복지의 확대와 축소라는 측면에서는 

1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fron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 
30301&BOARD_ID=1003&BOARD_FLAG=06&CONT_SEQ=220383&page=1# skipnavi. 2013년 8월 검색

15) 개혁으로 급여수준의 40년 가입 시 60%에서 40%로 20%인하되었다. 하지만 2050년에 평균 연금가입기간이 21
년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급여수준의 인하는 10% 정도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기초노령연

금의 급여수준이 계획대고 2028년까지 10%로 인상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후 기초노령연

금의 급여수준의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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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2차 개혁의 특징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제2차 개혁은 

국민연금 급여삭감 측면에서는 국가복지의 축소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측면에서

는 오히려 국가복지의 확대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극단적인 두 주장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두 번의 개혁이 각각 전환(Conversion)과 부

분적 대체(Partial Displacement)로 파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고, 비교적 안정된 임금근로자에게 노

후소득보장의 특권을 제공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개혁으로 도시지역 자영업자가 국민연

금제도로 편입됨으로써 국민연금은 전체 근로인구에게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제2차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노후소득보장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독점적 지위는 상당 부분 축소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

장하였다. 따라서 사회보험 독점의 공적연금제도의 일부분이 사회부조제도인 기초노령

연금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빈곤과 재정안정화 문제라는 복

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한국의 공적연금제도가 사회보험 단일의 제도에서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다층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마호니와 틸렌(2010)이 제시한 분석틀인 정치적 맥락과 제도의 재량

이라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제2차 개혁에서는 제도유지 모델의 핵

심 옹호세력 중 하나였던 시민단체의 탈퇴로 국민연금제도의 유지를 지지하는 정책연합

이 상당히 약화된 반면,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지지하던 정책연합은 야당을 중심으

로 상당히 강화되었다. 그리고 연금적용 사각지대 문제는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노출시

켰고 이는 제도의 재량수준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제도유지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약화와 제도의 재량수준의 하락이 부분적 대체로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1차 개혁은 마호니와 틸렌(2010)의 분석틀로서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는다. 우

선 제1차 개혁 당시 제도의 재량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비록 국민연금제도가 경제성장의 

보조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사회보험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

의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려는 세력은 노

후소득보장의 확대를 주장하는 세력과 무리 없이 결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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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맥락의 차원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유지를 지지하는 세력은 

청와대, 복지부, 시민단체의 정책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들 정책연합은 구조개혁에 

상당히 강한 거부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마호니와 틸렌의 설명모델에 따

르면 제1차 연금개혁은 이글의 분석처럼 전환이 아니라 표류의 형태로 나타나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제1차 개혁의 성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마호니와 틸렌이 구상한 

설명모델은 복지국가 제도변화의 국면에서 주로 삭감이나 축소개혁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제도 축소의 국면에서 제도 유지에 대한 지지가 강하고 제도의 재량수준

이 높으면 제도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 하지만 제1차 개혁의 

경우 삭감개혁이 아니라 확대개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경우 제도유지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단지 제도의 유지만이 아니라 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과 결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제1차 개혁에서 제도 유지에 대한 강한 지지는 제도유지와 제도확대가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제도의 재량 수준이 높으면 표류보다는 전환의 형태

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한국 연금제도의 개혁이 제도의 변화를 유지와 전환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는 역사적 제도주의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특징도 역사적 제도주의의 설명 모델에서 제시한 두 가지 

요인인 정치적 맥락과 제도의 재량수준이 고려됨으로써 상당부분 이해될 수 있었다. 하

지만 제도의 상이한 상태 즉 제도가 확대 국면인지 축소 국면인지에 따라 다른 변화의 양

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이 설명모델에서 향후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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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olution and transition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Korea

Hyun Kyung Yu*16) ․ Won Sub Kim**17)

Since the 1990s, there are two extreme opinions between compressed growth and 

neoliberal transformation in the studies on welfare state development in Korea. In 

order to verify both extreme arguments, this study in which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 is analyzed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re-

forms in National Pension Scheme have changed the public pension system? 

Second, what is the factor that has caused these changes?

As a result, two reforms in National Pension Scheme can be regraded as a gradual 

institutional transition such as ‘Conversion’ and ‘Partial Displacement’ than as a rad-

ical change. The National Pension Scheme was originally introduced for the pur-

pose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the first reform in 1998, however, the aim 

of National Pension Scheme was transformed into providing the old age income se-

curity for every worker. In the second reform, a public pension system which only 

consisted of social insurance was replaced partially by the Basic Old-Age Pension, a 

system of social assistance.

In addition, the factors in the political context and the institutional discretion which 

are presented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re very useful to explain these aspect of 

change. In the second reform, the weakening political support for keeping in-

stitution and low level of discretion caused the transition of ‘Partial Displacement’.

*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yuh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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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ntrast, in expension reform like the first reform a high discretion and a strong 

veto player could led to ‘Conversion’ rather than ‘Drift’.

Key Words: Pension Reform, National Pension Scheme, Institutionalism


